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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25호>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0.

 2. 제정이유 

  ○ 1977년 제정된 ‘군기’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상징물의 종류 :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ㆍ식물

    - 동ㆍ식물 : 군화(개나리), 군목(감나무), 군조(비둘기)

  다.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  

      하여 규정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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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상징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상징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기ㆍ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마. 종전 군기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3조).

   ○ 군기 변경 및 상징물 통합 규정에 따른 종전 군기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다. 입법예고(2011. 3. 21. ～ 4. 9.)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뜻

을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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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제3조에서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식물 등 군 상

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본 디자인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과 상

징물의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종전 군기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1977년 제정된 ‘군기’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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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3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1.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1 .

 2. 개정이유 

  ○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본청 실ㆍ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이관하여 신설하는 등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 주민생활지원실(장)

  나. 실ㆍ과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8호라목 삭제).

   ○ 주민생활지원과장

     - 사무이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과장

     - 사무이관: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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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와 위치, 소장의 역할 및  

그 소관사무의 대강을 정함(안 제4절(제20조부터 제22조까

지) 신설).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위    치: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 소관사무: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스

포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에 관한 사항

  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

   ○ 현행: 모전 보건진료소(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번지)

   ○ 변경: 모동 보건진료소(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287-2번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연간 추가소요액 46,813,370원(기구 및 정원조정)

  나.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다. 입법예고(2011. 5. 27. ~ 6. 7.) 결과: 1건 접수(반영 1건)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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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결과가 경상남도로

부터 통보(2011. 5. 31.)되어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시설

관리사업소의 설치근거와 위치, 소장의 역할 및 소관사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과 모전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였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하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소관업무 중  ‘스포츠레

저 활성화 등 일반체육업무’ 가 업무의 성격상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

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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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장 집행기관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

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

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

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

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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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무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4장 집행기관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9호, 2011. 3.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

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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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

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

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

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

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

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

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

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

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

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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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

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

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

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

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

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

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

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

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

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

준으로 한다.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

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

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

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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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

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

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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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0.6.30>

시· 군 · 구 의 기 구 설 치  및 직급기 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 · 국 실 · 과 · 담 당 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

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

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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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

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 장 ( 국 장 급) · 국 장 · 자
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

실장(과장급)·
과장·담당관

읍장·면
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 · 군 · 구 4급 5급

읍 · 면 · 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

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을 4급 또

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

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

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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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20조(사업소와 출장소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

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

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⑤ 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

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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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3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1.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1.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

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5급:  6.2% 이내(현행)  ⇒  6.4% 이내(조정: 증 0.2%)

   ○ 9급:  8.6% 이상(현행)  ⇒  8.4% 이상(조정: 감 0.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5급 정원: 증 1명

    - 현행: 30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 조정: 31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감 1명

    - 현행: 476명(본청221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27명, 

           읍32명, 면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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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475명(본청214명, 의회5명, 직속기관62명, 사업소34명, 

           읍32명, 면128명)

   ○ 기능직 정원: 증감없음

    - 현행: 76명(본청43명, 의회6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11명, 

           읍4명, 면7명)

    - 조정: 76명(본청38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7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연간 추가소요액 46,813,370원(기구 및 정원조정)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1. 5. 27. ~ 6. 7.)결과: 1건 접수(반영 1건)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 협의 결과가 

     경상남도로부터 통보(2011. 5 31.)되어 ‘시설사업소’가 신설되고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책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

으로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5급은 증 

0.2%, 9급은 감 0.2%로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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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정원은 

사업소에 증 1명,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감 1명으로 본청 감 7

명, 직속기관 감1명, 사업소 증 7명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정원은 

증감이 없고 본청 감 5명, 직속기관 증 1명, 사업소 증 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

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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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9호, 2011. 3. 7, 일부개정]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

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

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

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

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

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

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

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

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

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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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

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

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

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

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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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

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

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

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

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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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26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0.

 2. 제안이유 

  ○ 교통,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자전거주차장  

의 관리ㆍ운영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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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과 그 관련 협의ㆍ보고 및 공고ㆍ열람 등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자전거의 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자전거ㆍ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보험 가입,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

전교육의 실시와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

ㆍ개발 및 평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자  

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  

장에서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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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

ㆍ군민 자전거ㆍ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ㆍ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관리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2011년 추경예산 확보 계획(10백만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1. 3. 15. ～ 4. 4.)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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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

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

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과 공고ㆍ열람 등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

서 규정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자전거의 날, 시범지역 및 시범기

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자전거의 운영, 군민자전

거 전용주차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

항,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 자전거타기의 교육, 행·재정적 지

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

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존속기간,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ㆍ군민 자전거ㆍ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ㆍ자전거 수리

센터 및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의 관리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6

장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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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경남에서는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음.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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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

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

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

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

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

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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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

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

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6.7.19>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

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

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

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

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

정 2009.12.29>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

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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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

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

다. <개정 2009.12.29>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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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개정 전>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

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

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

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

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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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

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

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30] [대통령령 제22242호, 2010. 6.29, 일부개정]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6.29>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

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

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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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2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

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9]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

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

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

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

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9]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

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목개정 2010.6.29]

제5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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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제목개정 2010.6.29]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

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6.2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

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6.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③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별표] <개정 2010.6.29>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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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

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

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위락시설 중 「관광진흥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ㆍ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비고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

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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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29>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12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개정 2010.6.29>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

간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

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

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공자전거(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

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35 -

②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

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

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7. 8] [내무부령 제655호, 1995. 7. 8, 제정]

제2조(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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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

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0.14] [행정안전부령 제163호, 2010.10.14, 전부개정]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주차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

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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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

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

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② 삭제 <1995.12.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

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

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1990.4.7]

[제목개정 2010.3.22]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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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

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1990.4.7]

[제목개정 2010.3.22]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

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

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

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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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

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

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

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

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

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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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0.10.21]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10.21,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

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

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

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

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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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

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

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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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0.10.2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
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
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
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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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

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

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

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

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

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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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

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

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

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

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

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

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

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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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

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

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

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

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

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

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

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

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

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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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

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

여 설치해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17, 타법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

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

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

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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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주

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

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

역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② 삭제 <2010.7.6>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

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⑥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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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10.7.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 「건축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58호, 2009.12.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

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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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타법개정]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

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1] <개정 2010.8.1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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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

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

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

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

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

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

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

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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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

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

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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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

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

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

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

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

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

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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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

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

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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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

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

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

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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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

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

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

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

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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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

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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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

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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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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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

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

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

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

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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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

  자치법규 제․개정 유의사항 알림(2)

Ⅲ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요  지 : 자문기관(위원회)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내  용 :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

백한 사유’란, 상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나 업무의 특

성상 자문기관이 필수적인 경우 등 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부칙이나 본문

에 규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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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2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0.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인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장

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

을 연장하고,

   -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전자송

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

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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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규정

   ○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연장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

계좌이체 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안 제16조의2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 제13조제3항 → 제13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9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5조, 제74조의2

   ○ 「지방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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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1. 3. 30. ～ 4. 19.)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인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

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였음.

  ○ 안 제16조의2에서는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

으로 전환되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세액공제금액은 세입감소의 최소화 유지를 위하여 법정 최소한

의 범위인 행정안전부 전국 통일 권고 금액을 반영하였음.

  ○ 이와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

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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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

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

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⑥ 통상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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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

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

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

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

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3.29] [법률 제10470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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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

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

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

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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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2호, 2011. 3.29, 일부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

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

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

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

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

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

다. <개정 2011.3.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

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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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

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

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

정 2011.3.29>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

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

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 2011. 3.29] [법률 제10469호, 2011. 3.29, 일부개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

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

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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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

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

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개정 

2010.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

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

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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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

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

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

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

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

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

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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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

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

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

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

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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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33호>

거창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0.

  나. 제 출 자: 강철우의원외 2인

  다. 회부일자: 2011. 5. 30.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사업 및 위탁의 근거  

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경비의 지원에 관한 보고·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위탁사업에 관한 준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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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수요발생시 소요예산 확보

  다. 합의: 문화관광과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

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군수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범위와 

필요시 장애인체육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경비

의 지원에 관한 보고·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

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위탁사업에 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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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

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없이 체육활동을 권장 ·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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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7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

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

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

체를 말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

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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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

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

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

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

교와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과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

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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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

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

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 2, 타법개정]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

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

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

로 한다.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

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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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생활

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

다.

1. 운동처방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

로 한다.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

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이나 전문대학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

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나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

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

람

2. 2급 경기 지도자나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

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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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

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

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

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

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

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

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

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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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

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

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

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

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

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

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

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11] [법률 제10280호, 2010. 5.11, 일부개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

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

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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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19] [대통령령 제22926호, 2011. 5.19, 일부개정]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

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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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 통
필 수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
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
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

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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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11 - 28호>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1. 5. 3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1. 5. 30.

 2. 개정이유 

  ○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ㆍ시험 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진

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통합하여 정비하는 한편

  ○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보건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 현행: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 변경: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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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징수기준과「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의 

적용기준 및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보건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

   ○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의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다.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  

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및 별표).

  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  

정하고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

세이상인 자’를 추가하며, 진료비를 면제하는 범위를 ‘본인부담

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거짓으로 감면받  

은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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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조례로 전부개정함  

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

한 경과조치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ㆍ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나. 예산조치: 2011년 당초예산 확보(640,000천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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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법예고(2011. 4. 19. ～ 2011. 5. 8.)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와 ‘거창군 보건진  

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

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조례 제명인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를 「거창군 보

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징수기준과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의 적용기준 및 비급여 대상의 진

료비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추가하며, 진료비를 면제하는 범위를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 이 밖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거짓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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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을 추가 감면함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1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연간 30~40% 이용자가 증가할 예상되며 만성질환과 경제적

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아

울러 보건기관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며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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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

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2010.1.1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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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3.15>

제8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한

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

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

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

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5.6.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55호, 2010. 3.22, 타법개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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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2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09.5.21, 2010.3.22>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

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9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1.29>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제31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

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30>



- 91 -

② 삭제 <2006.12.30>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

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

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2010.1.18>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

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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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

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

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2009.1.30>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

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

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

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1.18>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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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6호, 2010.12.29, 일부개정]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

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

으로 한다.

<개정 2007.9.27>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

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

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

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1.12.31, 2006.12.30, 2007.12.27, 

2008.2.29, 2010.3.15, 2010.6.8>

1.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2. 치료재료: 구입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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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

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

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

정 2007.12.2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31호

제정 2000.12.28 고시 제2000- 72호(2001. 1. 1 시행)

개정 2001.12.31 고시 제2001- 77호(2002. 1. 1 시행)

2002. 3.16 고시 제2002- 18호(2002. 4. 1 시행)

2002.12.13 고시 제2002- 85호(2003. 1. 1 시행)

2003.12.23 고시 제2003- 79호(2004. 1.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90호(2005. 1. 1 시행)

2005.12.22 고시 제2005- 87호(2006. 1.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4호(2007. 1. 1 시행)

2007.12.10 고시 제2007-117호(2008. 1. 1 시행)

2008.12.23 고시 제2008-166호(2009. 1.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

역”(보

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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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

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

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5.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6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6.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93.5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65.7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4.8원

부 칙 (2000. 12. 28)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6)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3)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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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0.12.23>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
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

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

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0)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

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2.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 2010.12.23, 일부개정]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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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

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

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
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제외)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
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
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
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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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
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
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
함한다): 70퍼센트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삭제 <2006.5.19>
  다.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

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

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

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 등. 다만, 제11조제
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다. 

  거.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 99 -

5. 삭제 <2006.12.29>
6.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

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
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거
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

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
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

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

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

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

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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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

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

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

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

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

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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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

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

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

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

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

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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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을 받은 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

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

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6·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전쟁에 참전

한 자에 한한다.

10.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1.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

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2.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10호

와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

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

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

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

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

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

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

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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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

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

저한 공이 있는 자 중 제15호와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

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

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

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

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

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

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2002.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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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

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

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

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弟妹)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94.12.3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

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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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6.9>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

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

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

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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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

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

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

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

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

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

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

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

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

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

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

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金)을 받는 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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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

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

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

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

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

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7] [법률 제946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

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

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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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

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

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

다. <개정 2002.1.26>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

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

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

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

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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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

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

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

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18민주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

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

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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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

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

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

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

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

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15]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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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

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

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

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

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

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

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

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

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

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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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

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

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

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

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

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

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

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

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

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

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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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

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종합전

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30]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시행 2011. 1. 3] [보건복지부령 제33호, 2011. 1. 3, 일부개정]

제4조(정기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2>

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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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40조(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

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

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12.30, 타법개정]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

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

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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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5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③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

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

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

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30, 타법개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08.9.25>

②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

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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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

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⑤  보건소와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

(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

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검

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⑥ ～ ⑨ (생  략)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4] [환경부령 제377호, 2010. 8. 4, 일부개정]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

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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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

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

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

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

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

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

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

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

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

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

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

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

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

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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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

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

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보론 및 염소

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

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

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

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

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

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

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

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

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

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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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

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

다.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보건소)

(제정) 2009.05.06 조례 제1925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

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

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

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

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

원 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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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

역 거주자로서 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부 칙 (2009.5.6 제정,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확보 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설묘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

②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③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

④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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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 제정) 1965.12.06 조례 제 20호 
 (일부개정) 1967.06.28 조례 제 99호 

 (일부개정) 1968.03.07 조례 제 111호 
 (일부개정) 1971.07.27 조례 제 386호 
 (일부개정) 1982.04.26 조례 제 571호 
 (일부개정) 1982.10.15 조례 제 657호 
 (일부개정) 1985.07.24 조례 제 849호 
 (일부개정) 1987.07.27 조례 제 936호 
 (일부개정) 1988.09.19 조례 제1002호 
 (일부개정) 1992.06.15 조례 제1280호 
 (일부개정) 1995.01.10 조례 제1350호 
 (일부개정) 1995.02.01 조례 제1352호 
 (일부개정) 1999.09.11 조례 제1536호 
 (일부개정) 1999.11.17 조례 제1548호 
 (일부개정) 2004.10.13 조례 제1723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  
 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1999. 9. 11)(개정 2008. 1. 14)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

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

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8. 1. 14)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

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

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4) 

제6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전염병예방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일본뇌염, 간염,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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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출혈열, 장티푸스, 유행성독감)자에 한하여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9. 11. 17 조례 제1548호) (개정 2008. 1. 14) 

제7조(검사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2

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한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

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별 표 3"의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 시험수수료는 각 항목당 4,000원

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검사, 시험 등을 실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험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시는 별표 1에 정

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 후 발급한다. 

제10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개정 2004. 10. 13>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시험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

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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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정 전염성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검사 

4. 국가ㆍ독립ㆍ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진료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진료 

6. 참전유공자 진료 

7.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8.「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

증등록자(신설 2009.5.6, 조례 제1925호 부칙 제2조제3항) 

제12조(검사시험불응)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 의

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 7. 27 조례 제936호) 

제13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7. 7. 27 조례 제936호) 

제14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 제정) 1981.12.18 조례 제 552호 
 (일부개정) 1983.03.29 조례 제 690호 
 (일부개정) 1989.01.25 조례 제1039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1144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비는「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징수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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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비 기준액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